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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시 ￭ 즉시 보도 가능

“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?”

국토硏, 국토이슈리포트 제76호

□ 국토연구원(원장직무대행 김태환) 유재성 부연구위원·김중은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

『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?』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 

도입 반세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와 소유권 변동 현황을 살펴보고 개발제한

구역제도 개선에 따른 우발이익방지 장치와 토지매수제도의 확대를 제안했다.

□ 개발제한구역 제도 시행 이후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수가 급감하였을 

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도 다수 변화하였을 것이지만, 지난 20년간 이에 대한 조사가 거의 

이루어지지 않았다.

◦ (구)「도시계획법」제21조 헌법불일치 판결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

침해 해소를 위한 토지매수제도가 도입되었으나, 토지매수청구는 요건 달성의 어려움으로 

작동하지 않고 협의매수만 일부 수행

◦ 2022년 기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은 약 9만 명이며, 개발제한구역 지정 50년이 경과함에 

따라 토지의 매매·상속·증여로 토지 소유권 변동이 꾸준히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, 

이에 대한 구체적 실태는 알려진 바 없음

□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◦ 현재 필지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61%, 면적기준으로 70% 토지가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

났으며, 소유주는 개인 > 국가 및 지자체 > 법인 > 기타 > 이종소유 순서로 많은 토지를 

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※�국가�및�지자체(국유지,�군유지,�시·도유지),�기타(종중,�외국인·외국공공기관,�일본인·창씨명등,�종교단체),�이종

소유(개인+국가,� 개인+법인� 등� 소유자의� 구분이� 다른� 지분으로� 구분된� 토지)

◦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기관과 그 외 법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법인 소유 토지 

필지기준 약 68%(면적기준 약 24%)가 공공기관이 소유

◦ 공공기관 외 법인의 경우 3,418개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, 2,127개 주식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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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개발제한구역 전체 토지의 약 2%가량을 소유

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토교통부, 산림청, 국방부, 환경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국·

공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연관된 중앙부처가 주로 

토지를 가지고 있음

<표 1> 소유 구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필지 및 면적 현황

구분
필지 수 (필)

(비율)
면적 (㎢)

(비율)

합계
1,254,214

(100.0)
3,719.41

(100.0)

개인
663,474

(52.9)
1,813.51

(48.8)

법인
56,919

(4.5)
226.54

(6.1)

국가 및 지자체
483,312

(38.5)
1,132.81

(30.5)

기타
38,325

(3.1)
402.32
(10.8)

이종소유
12,184

(1.0)
144.23

(3.9)

주: 1) 개발제한구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소유권변동연혁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3,622필지(0.29%)는 제외함.

<표 2> 공공기관과 그 외 법인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 현황

구분
필지 수 (필)

(비율)
면적 (㎢)

(비율)

공공기관
38,545
(67.7)

53.99
(23.9)

공공기관 외 법인
18,369
(32.3)

172.54
(76.2)

□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소유권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◦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971년 이후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토지는 약 2,833㎢로 개발제한

구역 토지 대부분에서 소유권 변동이 있었으며,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토지 중 

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약 9만 필지(213㎢)

◦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24만 필지(340㎢)로 

확인되었으며, 이는 토지매수제도를 통한 매수보다 그 외 사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

수가 더 많이 일어났음을 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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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3>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른 소유구분별 개발제한구역 토지 현황

현재 소유 구분
71년 이후 소유권 이전 발생 71년 이후 소유권 이전 미발생

필지 수 (필) 면적 (㎢) 필지 수 (필) 면적 (㎢)

합계
1,010,992

(100.0)
2,832.79

(100.0)
246,844
(100.0)

886.65
(100.0)

개인
575,000

(57.0)
1,600.61

(56.5)
88,474
(36.1)

212.89
(24.0)

법인
48,012

(4.8)
167.43

(5.9)
8,907
(3.6)

59.10
(6.7)

국가 및 지자체
347,154

(34.4)
640.64
(22.6)

136,158
(55.5)

492.17
(55.5)

기타
27,468

(2.7)
289.55
(10.2)

10,857
(4.4)

112.77
(12.7)

이종소유
11,382

(1.1)
134.5
(4.7)

802
(0.3)

9.7
(1.1)

<표 4> 국가가 매수한 토지로 추정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현황

구분
필지 수 (필)

(비율)
면적 (㎢)

(비율)

합계
240,385
(100.0)

340.38
(100.0)

국가 및 지자체
222,413

(92.5)
321.50
(94.5)

법인(공공기관)
17,972

(7.5)
18.88
(5.5)

□ 특히, 시간에 따른 소유권 이전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권 

변동은 정권 변화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.

◦ 시간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횟수는 점차 증가하였으나, 이를 정권별로 나눠 본 결과 2000년대 

이전은 정권 변화에 따른 제도 완화 심리에 영향을 받았으며, 2000년대 이후에는 부동산 

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

◦ 최근의 소유권 이전 증가 추세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지분의 분할 및 거래에 따라 나타나는 

것으로 추정되며,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

<그림 1> 현재 개인 소유토지의 정부별 소유권 이전 횟수(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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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 실태 분석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◦ (우발이익 환수 필요) 저성장·인구소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비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제한

구역 전면해제와 같은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, 대다수의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제한구역

의 규제를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에 따른 우발이익 환수 고려가 

반드시 필요

◦ (토지매수 보완 필요)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

보호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매수 재원 확보와 보다 적극적인 토지매수제도 도입 필요

◦ (추가조사 필요) 부동산공부자료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구체적인 사유(매매, 상속, 증여, 

분할)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등기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여 

정책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

이유설 행정원(☎044-960-04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